
한 ∙ 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명확한 분석 없이 한․미 FTA의 긍정적 영향만을 과장하면서  

상품과 서비스라는 무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아래 

국가 공공의 영역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관계와 식량주권 등의 부문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정부의 자세는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지 않은 채 

아무런 국민적 합의가 없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 협상은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의 안녕 및 건강과 직결되는 

보편적이고 절박한 문제이며, 농촌사회와 농민들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국가 이익을 위해 농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주장하며, 농민들의 FTA반대를 농민집단의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미국 측에 끌려가는 정부의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1. 정부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 건강과 안전, 노동관계 등 공공

영역의 국민 주권의 상실을 초래하고, 농민․농촌․농업을 포기하는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태국, 남아공, 멕시코 등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세세히 검토한 뒤 국민들의 뜻에 따라 FTA 추진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라!

  1.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지역, 

먹거리 체제, 공공기관 급식, 농산물 유통 등 먹거리 관련 제도 

전반을 개혁하는데 앞장서라!

  1.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7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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